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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금상당액지급명령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10.25.94다25889).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기법 제30조 제4항).

ㄴ. 금전보상명령 : 원직복직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기법 제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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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피해의

구제에 효과적인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1986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자를 처벌하는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으나, 1963년

개정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규정을 삭제하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제도(구제주의)를 채택하였다. 이후 1986년에는

처벌규정을 복원하여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였으며,

1997년에는 노동법을 전면개편하면서 구제주의와 처벌주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법원의 구제명령과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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